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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日韓社会の将来像


































































す。日本では 1966 年に合計特殊出生率が 1.58 と激減したのですが、それはひのえうまの年にあたり、
縁起を重視した産み控えによる異常値とみな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1989 年には特段の理由




































































日本の合計特殊出生率は 1940 年代の終わりまでだいたい 4～5人くらいでした。これは女性が一生

























































































1946 年に本学の前身となる札幌文科専門学院が創設されましたが、第一期生は 18 歳で入学してき
たとして 1928 年生まれ、20 歳で入学してきたとして 1926 年生まれです。その後、1950 年に札幌短期










での入学者は 1959 年生まれです。現在 57 歳となったこの世代は、1980 年代に就職や結婚家族形成を
経験していった世代です。次第に結婚するタイミングが次第に遅延し、つまり晩婚化が進み、まだ社
会問題化にはいたりませんが少子化が進行中の社会に巣立っていった世代です。























































고 저출산 고령화와 생애과정의 변용:
인구 변천과 세대
삿포로학원대학 인문학부 인간과학과 준교수 기 도 이 사 오
머리말
이 보고에서는 우선 일본사회의 고령화 및 저출산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 보겠
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구학에 의해 인구 변천이라는 개념
을 소개합니다. 그 후에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변용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의 생
활방식에 대해서 몇 세대에 주목하여 생애과정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간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산다사 (고출생률, 고사망률) 에서 다산소사 (고출생률, 저사망
률) 를 거쳐 소산소사 (저출생률, 저사망률) 에 이르는 인구 동태의 변화를 제 1 차 인구 변천이라 부
른다면, 이는 일본사회에서 1950 년대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심한 출생률 저하 (초저출
산화) 를 저출산화라 부르는 동시에 제 2차 인구 변천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 일본사회는 1970 년대
중순 이후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사회에서의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태는 이러한
인구 동태의 큰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 대학의 7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의 동향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부르는데, 이 수치가 7% 를 넘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은 사회를 이미 고령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고령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이지만, 1994 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7% 의 고령화율을 경험한
것은 1970 년의 일입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는 일본에서의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간
주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사회가 고령화 진행 상태에서 고령화가 된 상태까지
의 기간이 24 년으로 구미 선진국 등과 비교해 볼 때 짧다는 점입니다. 구미 선진국 중에서 긴 곳은
100 여년, 짧은 곳이라 해도 약 50 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같은
고령화라고 해도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일본, 나아가 다른 아시아 각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인구 변천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화에 대해서도 확인해 봅시다. 1974 년에 1 명의 여성이 일생에 걸쳐 출산할 것으로 추계되
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 출생률이 동일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치환 수
준 (TFR 2.1) 을 밑돌았고,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아 이른바 저출산화라 불리는 경향
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5 년 이후에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 치환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6 년에 합계 특수 출생률이 1.58 로 격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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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해는 병오년에 해당하여 운세를 중시하여 출산을 삼가했다는 이유로 이상 수치로 간주되
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9 년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여 이 수치가 발표
된 다음 해인 1990 년에는 이른바 1.57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1966 년의 이상 수치를 밑돌았다는
의미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저출산화 대책이 전개
되어 왔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생률 저하는 1 부부당 자녀수가 감소하여 외동아들딸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
은 아닙니다. 혼외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일본에서는 (2014 년에 2.28%) 저출산화의 최대 요인은 결
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출산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사람들의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만혼화가 진행됨과 더불어 미혼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미혼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15 년 시점에서 생애 미혼율을 확인해 보면, 남성이 22.8%, 여성이 13.3% 입니다 (국세조사 추출
속보에 의함) .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짝을 찾아 결혼하고, 그 후 몇 명의 아이를 출생하여 부모가 되어 가족
을 형성한다는 생활방식이 강요되는 사회는 그다지 건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
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도 건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약 1970 년대, 즉 인구 고령화가 시작될
무렵의 시대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하고 잠시 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가족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80 년대 무렵부
터 미혼화와 만혼화가 진행되었고, 1990 년대 이후에는 경제 상황의 침체와 산업구조의 전환, 즉 탈
공업화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정규, 비정규로 나뉘는 고용 형태 분화에
의한 임금 격차 확대 등을 배경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이
른바 결혼난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혼난을 주요 요인으로 저출산화는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화에 의한 유소년 인구 (15 세 미만 인구) 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15세~
64 세 인구) 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종전 후의 일본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이른바 장
수화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근래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도 감소하는 경향임에 반하여 노년 인구 (65 세 이상 인구) 의 비율, 즉 고령화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하여 2015 년에는 26.7%가 되었습니다. 2005 년 이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 인구 변천과 사회 변동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인 사회 변동에 연동한 인구 동태의 변화, 즉, 인구 변
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두, 일
본의 경우에는 종전 후의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데, 20 세기 중순 이후에 우리가〈근대사회〉라고 부
르는 사회 구조가 확립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근대사회〉이전의 사회 구조를〈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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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전통적 사회〉에서〈근대사회〉로의 변화 즉, 사회 변동을〈근대화〉
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즉, 사회의 형태라는 관점에서는〈전통적 사회〉→〈근대화〉→〈근대사
회〉와 같은 흐름으로 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근대화〉라는 사회 변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집합체인 인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구 변
천을 동반하는 변화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는 일본의 경우, 대략 에도시대 이전의
사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메이지시대 이후에〈근대화〉가 진행되어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근대
사회〉가 확립되었다는 이미지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전통적 사회〉는 출생률이 높고 또한 사망률이 높은, 즉 다산다사라는 인구 동태가 특징이었습니
다.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인구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
아 일정한 규모가 유지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1 쌍의 부부가 4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
십시오. 그 중 2명은 유아기에 사망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이 때 부모 세대는 부부이기 때문에 2명,
살아 남는 자녀 세대도 2 명이 되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수가 같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수 (인구 규모) 가 같으면 그 사회의 인구는 같은 규모로 재생산되어 갑니다. 전통적 사
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일정 수가 있었으므로 사정은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이야기
가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가〈근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위생 상태도 개선되어
갑니다. 또한 의료도 발달하여 보급되어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사망률이 저하되어 갑니다. 특
히 유아 사망률이 저하됩니다. 한편으로 사람들 (부모) 의 출생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높은 출
생률은 유지됩니다. 그 결과, 〈근대화〉라는 사회 변동기의 인구 동태는 다산소사가 됩니다. 단순하
게 설명 드리자면, 부부가 전통적 사회 무렵과 마찬가지로 4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모두 튼튼하게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갑니다. 유아 사망이라는 위험성이 줄어
든 결과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1 쌍의 부부인 부모 세대의 수는 2 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으
로 그 자녀 세대는 4명이 됩니다. 이 시기 즉, 인구 변천기라 불리는 시기는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자
녀 세대가 2배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면, 그 사회의 인구 규모는 확대됩
니다.
이러한 인구 변천을 거쳐 확립한 사회가〈근대사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미 선진국
의 경우에는 대략 20 세기 초두에, 일본의 경우에는 20 세기 중순에 확립되었습니다. 이〈근대사회〉
에서의 인구 동태는 소산소사가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게 낳아 정성껏 키우겠다는 자
녀관, 육아관이 일반인에게 보급되었던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 세
대는 2명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두 아이가 주류가 됨으로써 자녀 세대도 2명이 됩니다. 결과만을 놓
고 보면, 〈전통적 사회〉와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간의 인구 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인구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일본의 합계 특수 출생률은 1940 년대 말까지 대략 4~5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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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낳는 아이의 숫자가 4~5명으로 추계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급속하게 저하된 것이 1950 년대
초두입니다. 다산에서 소산으로의 급속한 출생률 전환이 이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2
명 정도의 수치가 1970 년대 전반까지, 이상 수치로 소개 드렸던 병오년의 해를 포함하여 들쑥날쑥하
면서도 지속되어 갑니다. 그리고 1970 년대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저출산화 현상이 시작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출생률이 전환된 초저출산화의 시작부터 제 2차 인구 변천기의 시
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동태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구조도 변모해 갑니다.
여기에서는 제 2차 인구 변천에 따른 사회 변동을〈탈근대화〉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구미 선진국보다 늦게〈근대화〉와 인구 변천기를 맞이했으므로〈근대사회〉의 확립기도 약
반세기 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 2차 인구 변천의 시작, 즉〈탈근대화〉의 시작 타이밍은 구
미 선진국을 거의 따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근대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비교적 안정
적인 시기가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차 인구 변천이 끝나고〈근대사회〉가 확립된 시기부터 제
2차 인구 변천이 시작되는〈탈근대화〉까지의 시간 폭이 짧습니다. 즉, 근대라고 불리는 사회 구조가
유지된 기간이 짧다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후발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의 장경섭 교수님은 한국의〈근대사회〉를 ‘압축된 근대’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욱 빠
른 사회적 변화를 한국은 경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3. 전후 일본의 사회 변동과 세대
인구 변천론이 재미있는 부분은 다산다사→다산소사→소산소사, 그리고 출생률에 대해서는 초저출
산화라는 각각의 시대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각각 세대로서의 인구학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입니
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전통적 사회〉의 다산다사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2인 형
제가 됩니다. 남은 2명은 (대부분은 유아기)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근대화〉라는 사회 변동기
이기도 한 인구 변천기의 다산소사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유아기에 사망하는 아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제가 많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4, 5 인 형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근
대사회〉가 되어 소산소사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2명 출산이 주류였기 때문에 2인 형제가 됩니다. 초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 소자화 세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본의 경우, 1 쌍의 부부당 자녀 수는
최근에는 2명을 밑돌며 외동아들딸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2명 미만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중, 다산소사 시기에 태어난, 형제가 많은 세대는 인구학적 이행기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
발국인 일본의 인구 변천과〈근대화〉가 늦게 시작되면서도 제 2차 인구 변천과〈탈근대화〉의 시작
은 선진국을 따라잡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표현을 바꾸어 보자면, 변화 속도가 빨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 상황에서 태어난 세대의 변천도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사회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형제수가 많은 인구학적 이행기 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장수화하고 있는 것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925 년부터 1949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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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천기 또는〈근대화〉라는 사회 변동기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쇼
와시대 초기에서 이른바 단카이 세대까지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은
형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자녀는 그보다 적은 두 명을 출산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어서 소산소사인〈근대사회〉확립 후에 태어난 세대는 대략 1950 년부터 1974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포스트 단카이 세대부터 이른바 단카이 주니어 세대까지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일본의 인구 변천 및 사회 변동 속도는 매우 빨라, 부모와 자식 간의 한 세대
사이에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산소사 세대에는 자신은 2 명의 형제가 주류였지만,
자신의 부모 세대는 형제가 많아 숙부와 숙모, 사촌 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초저출산화 시대
는 1975 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소자화가 시작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략 현재
의 젊은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형제가 많은 인구학적 이행기 세대에서 보면 손자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 보면, 조부모 세대는 형제가 많고, 부모 세대는 2인 형제가 대부분, 그리고 자녀 세
대는 2 인 형제가 중심이지만 외동아들딸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 세대만에 형제와 숙
부, 숙모, 생질, 사촌 관계 등 친척이라는 것의 의미와 실감할 수 있는 정도가 크게 바뀌어 왔다고 생
각됩니다.
두번째 보고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지만, 종전 후의 일본사회는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
에 걸쳐 고도성장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근대사회〉가 확립되고 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보급됩
니다. 종래의 농업 중심의 일을 대신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료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이 됩니다. 또
한 대부분의 사람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결혼하였습니다. 1970 년대 초두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6 세, 여성이 24 세였습니다. 그리고 2 명 정도의 아이를 가져 가족을 형성합니다. 핵가족화라는 현
상이 현저하게 확인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국민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1961 년). 1970 년대가 되어 오일쇼크 등을 경험하지만 경제는 안정성장기에 진입하여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화도 시작되지만, 1990 년대 초두의 버블 붕괴 전까지는〈근대사회〉라는 사회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속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 후의 일본사회
의 중심적인 존재는 다산소사의 특징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925 년생의 세대가 노년
인구 진입을 경험한 것은 1990 년의 일입니다. 이 때부터 형제가 많고 규모가 큰 세대가 고령화의 주
역이 되어 갑니다. 작년 2015 년에는 단카이 세대까지가 완전히 고령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소산소사의 2 인 형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세대간을 비교했을 때는 인구 규모
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산소사 세대부터 만혼화, 미혼화 등 결혼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합니다.
1990 년의 1.57 쇼크와 저출산화가 사회적 문제가 된 사태는 그 후의 일본사회의 변모의 개막을 알
리는 사건이기도 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이, 1990 년대 이후의 일본사회는 그 때까지 표준적이라고 생각해 온 생활방식을 누구나 쉽게 실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고 고용 형태도 변모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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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니다. 그리고 종전 후의 일본의 근대 시대를 뒷받침해 온 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기 때
문입니다.
다산소사의 인구 변천기에 태어난 세대, 이어서 소산소사 세대 그리고 제 2차 인구 변천이라 불리
는 저출산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 현재의 일본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3 개로 나눈 후에 각
세대의 생활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전 후 약 70 년이라는 역사는 본 대학 70 년의 발자취
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4. 저출산 고령화와 생애과정
생애과정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이지만, 그것은 출생이라는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시작되고 사
망이라는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속을 살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방식과 인생을 생각해 볼 때, 2 종류의 시간을 겹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
다. 하나는 개인적인 시간으로, 개개인이 나이를 먹어가는 프로세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시간의 경과로, 어떠한 시대 상황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나이
를 먹어가는 특정한 타이밍과 특정한 역사 상황 및 변화 등 2 종류의 시간을 겹쳐 봄으로써 세대 (출
생 코호트라고도 부릅니다) 특유의 생애과정 형태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대학이 지금까지 걸어 온 발자취도 접해 보겠습니다.
1946 년에 본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문화전문학원이 창설되었는데, 제 1 기생은 18 세에 입학한 경
우 1928 년생, 20 세에 입학한 경우 1926 년생입니다. 그 후, 1950 년에 삿포로 단기대학이 개설되었
고 1968 년에는 삿포로 상과대학이 개설됩니다. 1968 년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은 1950 년
생입니다. 그들은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사회로 진출하였는데, 시대는 대략 지금까지 설명해 온〈근대
사회〉의 확립기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 잠시 후 결혼 그리고 자녀 출생이라는 사건은, 연령
즉 나이를 먹어가는 프로세스의 타이밍 상으로는 20 대에서 30 대 초반,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의 타
이밍 상으로는 정확히 고도성장기에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인구 변천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제가 많
은 다산소사의 인구학적 이행기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본 대학에서 배운 지
식을 기반으로 종전 후의 일본사회를 짊어지고 나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7 년에 인문학부가 개설되어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간과학과도 창설되었습니다. 이 해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은 1959 년생입니다. 올해 57 세가 되는 이 세대는 1980 년대에 취직
및 결혼, 가족 형성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점차 결혼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즉 만혼화가 진행되어 갔지
만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는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화가 진행 중인 사회에서 자립한 세대입
니다.
1984 년에 본 대학은 명칭을 삿포로학원대학으로 변경합니다. 이 해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은 1966 년생이므로 병오년 세대군요. 올해 50 세가 되는 이 세대는 정확히 거품경제기에 졸업하
게 되는데, 20 대 후반부터 새로운 사회 변동기를 살아 온 세대입니다. 저출산화와 인구고령화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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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욱 현저하게 진행되는 만혼화, 미혼화, 결혼난이라는 시대 배경 속에서
즉, 역사적인 시간 상의 타이밍 속에서 스스로 가족 형성기를 살아 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부터 대학 졸업 후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 대에서 30 대에
걸친 취직, 결혼, 출산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형태와 그리고 그러한 사건 및 경험에 의해 형성
되는 생애과정의 모습이 종래와는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1991 년은 거품경제가 붕괴한 해로, 경제
학부와 사회정보학부가 개설됩니다. 이 해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은 1973 년생, 이른바 단
카이 주니어 세대입니다. 현재 40 대에 들어선 세대인데, 말 그대로 결혼난, 산업구조의 전환, 고용 분
화 등과 같은 사건을 대학 졸업 후 20 대, 30 대에 경험해 온 세대입니다. 남성의 약 30%, 여성의 약
20% 는 현재도 미혼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10%, 여성의 약 50% 가 현재,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
니다. 부모도 점차 고령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형제가 많은
인구학적 이행기 세대이지만 본인들은 2명을 출산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2009 년에 상학부를 대신하여 경영학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해에 고교 졸업 후 바
로 입학한 학생는 1991 년생의 저출산화 세대입니다. 그 부모의 상당수는 소산소사의 2인 형제 세대
라고 생각됩니다. 이 70 년 동안, 일본사회는 인구 변천을 거쳐〈근대사회〉를 확립하였고 나아가 제 2
차 인구 변천기를 맞이하여 사회 구조를 더욱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그 하나의 현상
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양상이 바뀐 사회에 졸업생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대학
이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보고에서는 인구 고령화를 인구 변천과〈근대화〉라는 사회 변동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
니다. 또한 저출산화에 대해서는 제 2차 인구 변천 및 새로운 사회 변동기의 결혼난과 관련지어 설명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생활과 생활방식의 모델은〈근대사회〉에 확립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하여 경제적 안정을 얻고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가족을 형성하는 이러한 생활방식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당연한 생활방식
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누구나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대사회〉는 가족을 단위로 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가족주의적인 사회라고
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가족에게 위임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만〈탈근대화〉시대라고 설명드렸던 현대 사회는 결혼난과 그 결과로서 생긴 저출산화 문제에서도 단
적으로 드러나듯이 가족 형성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가혹한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산소사에서 초저출산화 시대에 걸쳐 태어난 세대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모 세대처럼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원활하게 가족을 형성하게 해 주는 종래의 사회적 조건은 사라져 버렸습
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가족을 대신하여 개인이 사회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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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생
각됩니다. 초고령화라는 사회 상황 하에서 고령자의 생활 보장에 주목하기 십상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보다 젊은 세대의 개인을 뒷받침해 가는 사회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생애과정의 롤모델이 부재라고 생각
합니다. 조부모나 부모 세대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젊은이를 직접 사회에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창립한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은〈근대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조건이 사라져 버려 상대적으로 불리해 진 사회 상황을 20대,
30 대에 경험하게 될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회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다양한 생활방









国より切迫した問題だ。つまり、韓国は 2000 年に 65 歳以上の老人の人口が占める割合が 7.2％で、
高齢化社会に進入したし、それから 18 年後の 2018 年に 65 歳以上の人口の割合が 14.5％に達し高齢
社会になると予想されているし、そこからわずか⚘年後の 2026 年には老人の人口の割合が 20.8％に
達し超高齢化社会に進入すると予想されて（統計庁，2011）高齢化の速度が一番速かったと言われる
日本よりもっと速い高齢化の速度が見られると予想される。このような速い高齢化は長期間の少子化
でもっと深刻な状況だが、1983 年合計出産率が 2.1 未満を記録して以来、30 年以上の期間に渡り少子
化が続いているだけでなく、2001 年からは合計出産率が 1.3 以下の超少子化現象が 15 年近く続いて
いる（大韓民国政府，2015）。このような少子化と高齢化により生産可能人口（15～64 歳）が今年の
2016 年 3,704 万人で頂点に至った後、来年の 2017 年からは減少すると予想されていて、総人口は































































































































































支出は公的年金の支出増加などにより 2050 年に GDPの 12％以上に達すると推定しているのに対し、




















家族内での経験に基づいていて、とても理解しやすいというメリットがある。また、30 年乃至 60 年
後に経済活動をする人々を未来世代と想定できるというのをよく知っているし、多くはそうしている。
しかし、実際社会構成員を年齢別にみると、全ての年齢に非常にぎっしり連続的に配列していて社会
全体を基準にする場合、世代の区分は容易ではない。30 年乃至 60 年後に経済活動をする人々を未来
世代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のも、考えてみれば家族内で区分する世代を単純に時空間的に拡張したの


































































平均 1％pの超過受益率を達成する可能性は 5.7％で、2％pの超過受益率を達成する可能性は 0.079％
だったことがあり、事実上実現可能性がもうない（キム・ウチャン，2014）。また、アメリカのミ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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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미래세대부담론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찬 섭
Ⅰ . 서론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전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히 그 속도가 대단히 빨라
다른 나라들보다 그 절박성이 매우 크다. 즉, 한국은 2000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2% 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18 년만인 2018 년에 65 세 이상 인구비중이 14.5% 에 달해 고
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부터 불과 8 년만인 2026 년에는 노인인구비중이 20.8% 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계청, 2011)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는 일본보다 더 빠
른 고령화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더욱 심각한 상
황인데 1983 년 합계출산율이 2.1 미만인 저출산을 기록한 이래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출산이 지
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 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 출산현상이 15 년 가까이 지속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2015).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5~64 세) 가 올해
인 2016 년 3,704 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내년인 2017 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
인구는 2030 년 5,216 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2015).
이처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5 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와 같은 다방면의 대책 중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대책이 중심
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작년인 2015 년 말 정부는 ⼦2060 년 장기재정전망⼧ 을 발표한 바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장기재정여건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이며
따라서 장기 시계의 종합적인 재정전망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2060 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재원대책 없는 신규 제도
도입을 억제하는 이른 바 페이고 제도와 같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보험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기존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
획재정부, 2015a, 2015b).
올해 들어 정부는 ⼦2060 년 장기재정전망⼧ 의 후속조치로 ⼦재정건전화법⼧ 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국가채무를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고 ②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에
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 내지 폐지 등의 구조조정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 제도를 도
입하며 ③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건전화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 년 3 월 사회보험재정건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방안은 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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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시점과 추계기간, 추계에 투입되는 거시변수 및 인구변수를 통일하는 통합재
정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추계결과를 각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조치와 연계시키고, ② 7 대 사회
보험 간 투자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③ 7 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효율화
를 위한 공통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2016a;
2016b).
위와 같은 재정건전화 관련대책에 담긴 여러 조치들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논리가 놓여있다. 즉, 그 논리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채무의 증가와 복지지출의 과도한 증
가, 사회보험기금의 고갈과 같은 재정적 지속불가능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재정적 지속불가
능 상황은 곧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미래세대부담론은 비단 정부만의 주장
이 아니며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그들에 의하면 국민연
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이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형표, 2007; 윤석명, 2007 참조).
미래세대부담론은 때로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작년인 2015 년 5 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면 이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도둑질이라고 하여 큰 논란을 일
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 2015.05.07).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관련대책들은 한국사회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0 년
이후에는 인구오너스 (population onus) 시대로 전환되므로 그 이전인 5년이 인구절벽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런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
다. 또한 객관적으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며 이것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어려
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그 외 일부 학자들은 저출산･고
령화의 영향을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을 과
도하게 미래세대부담론으로 연결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또한 한 사회가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적을 다소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 글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살
펴보고 나아가 미래세대부담론이 안고 있는 논리적 허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그 속도 면에서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매
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저출산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된
인구학적 변화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수라는 점도 분명
하다 (최슬기, 2015).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과도하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고정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관련대책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초래하리라 예상되는 변화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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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기정사실처럼 고정시켜 놓고 그에 대한 재정적 적응만을 사회에 부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 접근은 오히려 사회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빠
를수록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사회구성원
들이 적응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폴라니, 2009). 제도적 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여부이다 (폴라니, 2009). 변화의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는 변화의 경로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
한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몇 가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
입의 방향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OECD 주요 18 개 국가의 사회지출 중 노령지출을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대책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지출수
치는 모두 2011 년 수치임). 이 수치는 결국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인구 (생산가능인구)
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것으로 비노령지출에 대한 노령지출의 상대적 비율, 즉 노령지출 상대비라
고 할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에 비해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의 상대적 크
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에 의하면 노령지출 상대비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그 값이 5.64 로 이는 생산가능인
구에 대한 지출에 비해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이 5.64 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상대비 값이 4를 넘는다. 미국과 포르투갈은 상대비가 다
같이 3.69 로 노령지출의 상대적 크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핀란드 (1.78), 스웨덴
(1.77), 노르웨이 (1.76), 덴마크 (1.00) 등 북유럽국가들은 상대비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륙유럽국가들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독일 2.06, 프랑스 2.29, 오스트리아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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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OECD주요 국가들의 노령지출 상대비
자료: OECD. 2016b.
하지만 노령지출 상대비의 분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복지국가유형 (Esping-Andersen, 1990,
1999)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Lynch, 2006 참조). 노령지출 상대비가 높은 이탈리아
(4.91) 와 포르투갈 (3.69) 은 남유럽유형 (Ferrera, 1995) 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같은 남유럽유형
인 스페인은 노령지출 상대비가 1.56 으로 낮은 편이다. 또 영미권 유형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노령
지출 상대비가 제각각인데 그 값이 매우 높은 미국 (3.69) 이 있는가 하면 중간보다 다소 낮은 캐나다
(1.86) 도 있고 값이 상당히 낮은 편인 호주 (1.42) 와 영국 (1.27) 도 있다. 이처럼 노령지출 상대비
의 분포가 일반적인 복지국가유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변수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노령지출 상대비는 아무래도 노인인구비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노인인구비중에 따른 노령지출 상대비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상
당히 뚜렷하여 양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나라일
수록 노령지출 상대비도 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지나치게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 〈그림 2〉에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중심으로 각 국의 분포가 사분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서 가로선과 세로선은 그림에 표시된 18 개 국가의 노인인구비중 단순평균과 노령지출 상대비의 단
순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림의 가로선과 세로선은 다소 임의적인 것이기는 하지
만 노인인구비중에 따른 노령지출 상대비의 분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노인인구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노령지출상대비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는 1사분면에 위치한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 (高노령화-高노령지출 유형) 와
4사분면에 위치한 호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 (低노령화-低노령지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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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노인인구 비중과 노령지출 상대비의 관계
자료: OECD. 2016b; 2016c.
의 예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은 현재 4 사분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나
라들도 있다. 노인인구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 (高
노령화-低노령지출 유형) 도 있고 노인인구비중이 평균 정도이면서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스페인,
덴마크와 같은 나라 (中노령화-低노령지출 유형) 도 있다. 또 노인인구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상대
비가 중간 정도인 독일 (高노령화-中노령지출) 과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가 모두 중간 정도
인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 (中노령화-中노령지출) 도 있다. 그리고〈그림 2〉에서는 한 나라
이지만 노인인구비중이 낮은데도 노령지출상대비가 높은 미국과 같은 나라 (低노령화-高노령지출 유
형) 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의 관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유형은 잠정적인 것이며 또 그 유형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
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
령화의 흐름은 일면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래에 高노령화-高노령지출 유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노인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이 증가할 것임은 사실이나 장래에 한국사회가 일본이나 이
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노령지출상대비가 훨씬 낮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등과 같
은 경로로 진행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지출 등 의무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의 악화
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그림 3〉은OECD국가의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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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의 관계
자료: OECD, 2016b; 2016d.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간에 그리 뚜렷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앞서와 유사하게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간의 관계에서 몇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복지지출수준이 높고 국가채무가 높은 高지
출-高채무 유형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공공복지지출수준이 높지만 국가채무는 그리 높
지 않은 高지출-低채무 유형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공공복지지
출수준이 낮고 국가채무도 낮은 低지출-低채무 유형 (캐나다, 호주) 의 세 가지 유형을 판별할 수 있
다 (그림에서 경계선에 위치한 나라들 중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高지출-中채무 유형, 미국은
低지출-中채무 유형, 그리고 영국은 中지출-中채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을 보면, 高지출-
高채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노령지출상대비가 높은 국가들이며 高지출-低채무 유형은 노
령지출상대비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노령지출상대비와 국가채무를 중심으
로 OECD 국가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를 보면 두 변수 간의 정적 관계를 상당히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그리스, 이
탈리아, 포르투갈처럼 노령지출상대비가 높은 나라, 다시 말해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에 비
해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큰 국가들이 국가채무도 많으며, 반대로 공공복지지출
의 규모는 크지만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나라들인 북유럽국가들은 국가채무도 그리 높은 수준이 아
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채무로 대표되는 재정건전성은 공공복지지출의 총규모보다는 노령
지출상대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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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노령지출 상대비와 국가채무의 관계
자료: OECD, 2016b; 2016d.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총규모의 증가보다 재
정지출 증가의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지출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 간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것이다. 또 이 두 지
출 간의 균형은 반드시 노인인구비중과 일치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노
령지출상대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독일이나 스웨덴은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편
이지만 노령지출상대비는 높지 않았다). 결국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과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 간
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개선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과 연관하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복지지출 자동증가론’ 이라 할 수 있는 담
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 년에는 복
지지출이 GDP의 22%로 증가하여 현재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박형
수･전병목, 2009). 이와 유사한 정부유관기관의 추계는 그간 몇 차례 시도되고 발표된 바 있지만 이
장기추계의 공통점은 현행 제도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50 년 후 혹은 60
년 후에 지출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계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장기추계모형이 가진 기술적으
로 불가피한 점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도 만만치 않으며 이 단점은 사실상 장기추계의 효용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의 것들이다.
즉, 현재의 제도가 변함없이 운영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변수의 양적 조정만 가하여 장기추계를
하다 보니 예컨대 박형수･전병목 (2009) 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50 년에 GDP의 12%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데 비해 보육 등 가족지출은 2050 년
에도 GDP의 0.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히 비현실적인 전망이 도출된 바 있다. 이런 류
의 전망대로라면 미래에 한국은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복지지출은 중간수준이면서 동시에 복지지출이
대부분 노인에게 투입되는 高노령화-高노령지출 유형이 될 것이며, 이런 유형은 앞서 본 것처럼 복지
지출이 생산가능인구보다는 노인인구에게 집중되고 국가채무도 높은 매우 비효율적인 유형이다. 이
처럼 현행 제도의 운영방법이나 지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장기추계를 한 관계로 대단
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마치 가까운 장래에 그대로 실
현될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관계로 스스로 제도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즉, 예컨대 제도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低노령화-低노령지출 유형을 장래에 高노령화-高노령지출 유형이 아니라 高노
령화-中노령지출 내지 高노령화-低노령지출 유형으로 경로설정시키려는 개입 그리고 더 나아가 장
기적으로는 高노령화의 추세도 완화하는 경로로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변화에 개입하려는 동기와 의지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동기와 의지의
저하야말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Ⅲ. 미래세대부담론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곧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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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 세대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대이기주의이며 나아가 결정권이 전혀 없는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까지 간주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미래세대부담론은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미래세대부담론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미래세대부담론에서 말하는 세대
는 엄밀한 개념정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직관에 기초한 세대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직관에 기초
한 세대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회구
성원들 대부분은 그가 속한 가족 내에서 세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잘 알고 있다. 또 더 나아가 30년 내
지 60 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상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흔히 그
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사회구성원들을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 대단히 촘촘히 연
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의 구분은 쉽지가 않다. 30 년 내지 60 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 내에서
구분되는 세대를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1 . 하지만 30 년 후나 60 년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세대 부담전가라는 논리가 미래세대를 마치 계층의 구분이 없는 단일
한 집단인 것처럼 전제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다시 이른 바 현세대에 대해서도 계층의 구분을 무시하
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현세대나 미래세대나 계층이 반드시 존재한다. 즉 불평등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특정 세대 (그런 특정 세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다른 수많은 구성원들의 집합이며 그 세대 이후에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은
편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즉, 특정 세대가 삶을 살아가는 특정 기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 세대 내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듯이 그 세대 이후에 올 미래세대 역시
그 세대가 살아가는 기간에 발생하는 혹은 그 앞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준 사회경제적 부담이 계층 간
에 고루 배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세대부담론을 펴는 사람들은, 마치 특정 세대를 다른 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추
상화해놓고 이렇게 추상화된 세대가 그들 내부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그 부담을 총
체적으로 짊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도 추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마
치 미래세대가 그 내부적으로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이전세대에서 내려온 부담을 총체적으로 짊어
질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추상화하여 상정하는 관계로, 현재 우리사회를 살아가
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향후 고령화에 대
한 대응에서 계층 간의 배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논의는 전적으로 생략된 채 추상화
38
1 최근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세대간 회계 모형도 세대개념을 대단히 단순히 설정하고 있다. 즉 세대간 회계
에서 세대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며 미래세대는 그들보다 연령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 전
체를 말한다 (이준구, 2004).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는 각 연령별 집단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이는 역설적
으로 미래세대라는 것이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된 미래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담은 모두 거부되고 나아가 이를 위해 복지지출의
억제나 합리화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특정계층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이
를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로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경제적
편익과 부담이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것이 대개는 공정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
면서) 배분될 때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정부가 그렇게도 피하고자 하는 부담의 전가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사
실상 모든 세대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는 그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언가를 남김으로써 후세
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품이
결코 될 수 없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 과 관련된 행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그것들이 반드시 부담인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모든 세대는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미래세대
는 이전세대로부터 부담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래세대에 물려주
는 것을 모두 부담이라고만 가정하고 현 세대에서의 지출감소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세대
가 제도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세대부담론은 현 제도의 운용방식에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혹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공공복지지출의 증가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증가로만 해석
하여 공공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공공복지지출이 증가하여 보육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공교육의 확대로 교육비가 감소하고 공공주택의 증가로 주택비용이 감소하면 미래세대는
현세대와 달리 시장임금 중 그처럼 많은 비중을 보육과 교육, 주거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승하면 미래세대는 공적연금 기여금 외에 사적부양비를 지출하지 않
아도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지금보다 증가해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을 수 있
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복지지출의 증가는 곧 미래세대로의 부담전가로 동일시하는데 이는 현 세대
의 삶의 방식을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결과이다.
넷째, 미래세대부담론은 그 이면에 일종의 세대독립론 혹은 세대자율론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미래세대부담론에 따르면 모든 세대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므로 각 세대는 그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Williamson et al., 1999 참조).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각 세대가 서로 독립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로부터 자산과 부담을 함께 물려받고 또 자신들의 자산과 부담을 그 후세대에 물
려주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간의 연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래세대부담론은 세대간의 의존과
연대의 실제와 가능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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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미래세대부담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저출산･고
령화 추세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를 비롯한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재정적 지속불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가능성으로만
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곧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로 해석하는 경
향이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전망이 어두우며
특히 사회보험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매년의 재정안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통합장기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보험기금의 투자 역시 상호협력하여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기금의 적립
규모를 늘려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미래세대부담을 완화하는 자산운용공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기금의 적립규모를 늘리려면 우선 기금운용수익률을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40년 동안 연평
균 1%p 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5.7% 이며 2%p 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0.079%
로 나타난 바 있어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김우창, 2014). 또한 미국의 뮤추얼펀드 중 1985
년부터 2014 년까지 운영된 223 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p 이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했으며 2%p 이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창, 2014).
이는 초과수익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위험도 증가한다. 즉 사회보험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증가시키면 정부의 주장
대로 기금적립규모를 늘려 기금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
히려 기금규모를 줄여 기금고갈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찬진, 2015). 게다가 아무리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인다 해도 그것이 주가지수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할 수는 없다.
수익률 증가를 통해 기금적립규모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재정안정과 기
금고갈을 혼동하는 오류를 안고 있기도 하다.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은 적립방식이라 하더라도 완
전적립방식으로 설계할 수 없으며 부분적립방식일 수밖에 없고 이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혼합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고갈은 곧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됨을 의
미하며 그 자체를 재정건전성 훼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김연명, 2013). 기금고갈 여부보다는 사회
전체가 공적연금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 즉, 사회전체적인 부담여력의 문제
를 연금기금의 고갈여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자칫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전체의 연대에 의한 대응을 도모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
또한, 기금적립규모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자칫 사회보험의 제도적 목적을 간과하게 할 우
려가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기금규모 증가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의 고갈시점을 예측하고 이를 연장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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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추계는 추계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제도
적 구조와 운용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변수와 거시변수 (성장률 등) 및 제도별 특이
변수 (전역률, 실업률 등) 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전망을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1946 년 한
국사회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방식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추계에 투입되는 몇
가지 변수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70 년 후인 2016 년의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46 년 시점에서는 분단이나 전쟁,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경제적 격변은 고사하고라도 조그마한 제
도적 변화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추계모형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2016
년 전망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추계모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려는 것은
장기전망을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처가 독점하고 이렇게 독점된 진단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의 운영을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의 제도적 목적은 심히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항상 장기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전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장기전망의 목적은 그러한 전망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
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계획을 내놓는다. 즉, 장기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행 제도를 그 가정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망은 항상 재
정적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말로는 장기적 시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장기적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인구변화나 생산성 증가는 소홀히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전망된 장기재
정추계를 기초로 단기적인 기금운용수익 증대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長期) 를
주기적으로 단기화 (短期化)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추계는 기본적으로 매 5년마다 이루
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목적을 재정건전성 유지에 종속시킴으로
써 미래의 부정적 전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이나 제도적 개입의 여지를 스
스로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은 현 서민세대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
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서민세대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현 서민세대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
며 따라서 현 서민세대에게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현 서민세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
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
는 것이 기금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기금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다. 오
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기금적립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만일 미래세대
부담을 내세워 현 세대의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미래세대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이며 나
아가 인구학적 변화를 정치화하여 오히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폴라니 (Karl Polanyi) 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 간의 비율이 사회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
다 (폴라니, 2009).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개입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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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사회변화를 사회구성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계층 간에 공평하게 부담하게끔 조정
할 때에만 우리는 사회변화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변화의 내용과 결과까
지도 장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하였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간에 연대 (連帶, solidarity) 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피에터스, 2015). 연
대 형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
일하다. 재정안정을 위해 연대형성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투자
에 집합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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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徴を見ると、経常収支がこの 20 年間で倍増していること、貿易収支は 2010 年代に入って減少に転
じたこと、サービス収支の赤字額が 2000 年代に入って減少傾向にあること、そして第一次所得収支は















































































고 일본 경제와 아시아 각국과의 새로운 관계
삿포로학원대학 경제학부 경제학과 준교수 사 사 키 도 루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의 사사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본 대학 70주년에 맞추어 한국에서 찾아와 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씀 드립니다. 저는 저의 전문 영역의 관점에서 한일의 경제는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 일
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말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보고하겠
습니다.
1. 머리말: 자기소개와 오늘의 테마
제 전문 영역은 지역경제론, 경제지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방법론으로서는 경제 현상의 장소적 차
이와 경제의 지역적 개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심 연구 과제입니다. 제 연구
의 관심 분야인 농업을 예로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연구를 알기 쉽게 설
명하자면, 일본에서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농업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그 때 일본 농업의 지역적 구조는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지 하
는 것입니다. 일본 농업 전체의 발전을 생각할 때, 거시경제학의 소득 결정과 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발전･쇠퇴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분석 방법이 됩니다. 더욱이 각 농업 지역에 대해서
는 어디서 어떠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생산력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미시경제학
의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의 관점에서 입지론을 이용한 지역의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접
근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경제 현상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온 지역경제의 논리와 개별적
지역경제 순환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미래에도 우리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은 아니라 일본 경제와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특히 종전 후의 일본사회는 고도성장기를 거쳐 안정성장기에 이르렀고 그 후
거품경제가 붕괴하여 긴 불황을 경험하면서 사라진 20 년이라 불리는 시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1990 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경제구조는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일본 경제는 ‘미성숙한 채권국’ 에서 무역･서비스 수지가 적자화하고 소득수지와 경상
수지가 흑자화하는 ‘성숙한 채권국’ 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이를 산업구조의 면에서 본다면, 제조업
등의 수출 주도형에서 자본 유출로 대표되는 투자 주도형으로 구조전환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에서는 일본 경제가 새로운 국제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 하에서 글로벌화라고 불
리는 경제활동의 지역성을 검토하여 일본 경제와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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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습니다.
2.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
1) 종전 후의 고도성장과 90 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의 정체
종전후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룬 패턴에 대해 간단하게 되돌아 보겠습니다.
요시카와 (1992, 2016) 씨에 의하면, 일본 경제의 성장 패턴은 신기술 도입→설비 투자 증가→노동
수요 증가→임금 상승→소비 수요 증대→민간 소비재의 대량 공급→설비 투자 증가 (자본 축적) 라는
일본 국내의 확대 재생산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 해외 수요에 대응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구축
해 왔습니다. 이 때 종전 후에 중화학공업을 도입하면서 선진국의 기술 도입＋저렴한 광물자원을 대
량으로 수입＋선진국의 기술 도입＋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한 세트가 되어 일본 국내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의 형성이라 불리는데, 그 특징은 ①일본 국내에 풀세트의 자급형 산업
구조를 확립하고 ②일본 국내 시장 중심의 가격 형성 구조 (국내가격 설정) 를 구축하고 나아가 ③주
권국가가 거시경제 정책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범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 년대 후반에 주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각화하는 가운데 경제구조 조정이 추진되
어 왔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엔고에 의해 종래의 체제가 변질되었습니다. 즉, ①일본 국내 자급형 풀
세트 산업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광역 경제권 내의 수평 분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의향이 용인되
었고 ②국내가격 설정에서 ‘국민경제’ 를 거쳐 광역시장에 걸친 가격 형성 구조 (국제적인 가격 설정)
로의 복귀가 진행되었으며 ③주권국가에 의한 규제의 대폭 완화가 기조가 된 것입니다.
2) 일본 경제의 수익 변화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의 약체화는 인구 감소, 고령화, 디플레이션, 산업 경쟁력 저하 (신흥국의
성장), 아베노믹스의 한계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일본 경제의 오랜 정체를 나타내는 결과물이 되
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내의 산업 공동화와 지방경제 피폐라는 부정적인 면만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제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경제는 그 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표 1 은 1990 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의 국제수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1990 년대 후반 이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수지가 이 20 년 동안에 배로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2010 년대에 들어
서 감소로 변했으며, 서비스수지의 적자액은 2000 년대에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리고 제 1차
소득수지는 1996 년부터 2015 년에 걸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익’ 이 고도성장기에 걸쳐 형성된 수출 초과에 의한 수익에서 이자･배당과 같은 투자수익 환원으
로 전환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금융수지의 특징으로는 직접투자가 20 년 동안 6
배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증권투자도 비슷하게 증대되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수익’ 의 변화를 견
인한 것은 직접투자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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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최근 특징은 수출 침체, 서비스수지의 적자액 감소, 소득수지의 증가로 대표됩니다. 최
근 아베노믹스에 의해 주요 기업이 과거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내부 유보의 증대는 해
외 현지 생산의 증가와 투자수익이 일본 국내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국제수지
로 살펴 본 일본 경제의 구조는 수출 주도형에서 투자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 1 차 소
득수지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종래의 증권투자에 가세하여 최근에는 직접투자의 증가가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가 침체되어 2000 년대 후반 급격한 엔고가 진
행되는 가운에 일본 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일본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해외를 향해 본격적으로 투자 국면을 확대시켜 일본 경제의 수익이 국민경제로 파악할 수 없는 형태
로 변모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직접투자에서 보이는 지역성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 직접투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디 (지역별) 에 어느 정도 투자해 왔는지, 무엇 (업종별) 에 투자
해 왔는지, 그곳에 지역성은 발견되었는지, 그것은 지역별 국제수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어느 정도 투자해 왔는지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그림 1 은 지역별로 살펴 본 대외
직접투자의 투자액 흐름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액은 2000 년대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 다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 년까지는 신흥국의 해외 수요에 대응한 활
동, 엔고 국면에 의한 해외 생산으로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특징적인 것은 2010 년 이후,
북미와 아시아에서의 신장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아시아를 예로 들어 어떠한 업종에 투자해 왔는지 그림 2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 년대 전
반은 제조업에서는 정밀기계, 수송기계에 대한 투자액이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외 현지 생산이
확대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또한 2010 년대는 계속해서 수송기계에 대한 투자액이 크지만, 비제조업
인 금융･보험업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결제의 필요성과 내부 유보 자금의 운용
등 현지 시장의 개척, 정착화를 예상한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대상으로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접투자가 견조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신흥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현지 생산 및 수요에 대응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익’ 의 모습은 자본 유출에 의한 투자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 지역적 형태는 아시
아권에서의 ‘제조업’ 에 대한 투자, 구미권에서의 비제조업 (특히 금융) 에 대한 투자와 같이 복수의
축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미형 금융 자본 주의와는 다른 노선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대외 직접투자의 동향이 일본의 국제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의 적자가 정착하면서도 소득수지의 흑자가 향후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무역수지에 대
해 살펴보면, 산출국으로부터 광물자원 수입, 아시아 각국에서의 역수입 효과, 수출 대체 효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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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외 직접투자의 수익 환원에 의해 소득수지는
흑자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수치의 증가가 주류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아시아 각국과의 새로운 관계: 장래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보고 테
마인 아시아 각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논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국내 풀세트형 산업구조가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국민경제의 범위를 초월한 경제활동
이 국내 성장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TPP 와 FTA 등의 경제 공
간의 확대 요구가 일본 국내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떻게 관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홋카이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의 홋카이도 경제와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상품과 돈의 거래 이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이동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제수지 표로 여행 수지의
적자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 년의 방일 외국인은 1974 만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하여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
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많았던 지역은 아시아 여행객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서도 중국 (499 만명), 한국 (400 만명), 대만 (368 만명), 상위 3 개국의 점유율은 약 60% 에 이르
고 있습니다. 즉, 향후의 일본 경제, 홋카이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의 장래를 전망할 때, 사람
의 이동은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에 머무르지 않고 연
구 교류, 문화 교류, 나아가서는 이문화 이해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라는 쌍방에 있어서 큰 이
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일 외국인의 약 60% 가 다시 찾아온 관광객이고 일본 방문
점유율이 높은 한국, 대만일 수록 다시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골 관광객층을 경제 효과의 고객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가 직면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끼리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기회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
이 아시아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시절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 모국으로 돌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
금의 시대는 SNS 나 메일 등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
습니다.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에 없는 ‘조화를 소중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는 가치관을 근
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집과 편견
을 버리고 공정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사심을 버리고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제 전문 분야인 경제 지리학도 구미의 연구 성과를 공부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아시아의 장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고유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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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협력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구미와는 다른 아시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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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경제와 새로운 경제 질서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 정 남 기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
여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
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제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험으
로부터 경제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그리고 독일
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이 질서자유주의의 사상 하에 발전되었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질서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였다. 물론 질
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화초가
잘 자라게 하려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원칙과, 사회적 균형을 중시하는 사상적 배경이 지금 사회적 갈
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이 소고를 작성하여 보았다.
주제어: 질서자유주의, 한국경제, 양극화, 사회적 시장경제
I. 서 론
인류가 지난 200 년간 경험한 경제체제는 각자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하였다. 과거 비약적
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순수한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지금
은 소멸하고 없다.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나타났던 케인즈의 경제사상도 물가상
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극복
하고자 나타났던 중앙관리주의 경제체제도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와 함께 인류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주류 경제라 할 수 있는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상도 지나치게 생산성과 효
율성을 추구하면서 실업과 일자리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
들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인력감축을 통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
용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오히려 고용조건을
악화시켜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만 증가시켜 일자리의 질 악화만 초래하고 있다. 이에 자국의 일자
리 보전을 위하여 각국은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을 추진하며 경제블록화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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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하여 헤지펀드와 같은 글로벌 투기자본은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무대로 수익창출을 위해서
는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의 행태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시스템도 인류의 변영과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 특히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경제의 상황은 좋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유
지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수요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
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가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출과 내수 위축, 중
국은 뉴노멀시대 진입, 일본은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임호열･방호경･이
서영, 2016).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상성
과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수요감소가 나타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
데, 많은 경제주체가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소득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에 적합한 경제체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주류경제체제가 아닌 다른 경제체제를 살펴보면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
밖에 없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기존 경제사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 후, 질서자유주의 사상
을 간략히 소개하고,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동복아 경제, 특히 한국경제로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기존 경제체제의 내용과 문제점
1. 자유방임주의 하의 경제질서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1776) 에서 가격조정기구인 ‘보이지 않는 손’ 을 강조
하면서 시장원리를 중요시 한 경제사상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 즉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사회적인 균형
이 달성된다고 하였다. 오이켄 (1952) 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올바르고 자연적이며 신의 뜻에 합치
되는 유일한 질서, 즉 완전경쟁의 법칙이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질서를 발견하고 실현한다는 신념
에 근거하여 성립된 경제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의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자
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려
는 욕망으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자유방임주의 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경제주체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국
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국가는 다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질서나 헌법 등을 제정하
고 광범위한 법전편찬을 통해 법질서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경제질서를 제정하기는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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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경제질서가 사회전체의 이익에 잘 부합되도록 감시하는 일을 국가의 특별한 과제로 간주되지
않은 시대이다. 즉 경제주체 간 거래와 계약에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방임주의
하의 경제질서는 가격의 성립과 거래의 자유에 의해 성립된다. 모든 재화는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
을 기준으로 자유로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경제질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스스로 발전해 갈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이 자유방임주의는 상호 결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자유도 보장하였다. 이에 모든 경제주체
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얻기 위한 이익단체가 출현하였다. 이윤극
대화를 추구하며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완전경쟁의 원칙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되었다. 이에 기업측면
에서는 독점, 카르텔 등의 공급독점이 형성되며 재화의 희소성 정도를 가리지 못하는 가격을 초래하
여 가격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불안정한 균형상태로 가격기구의 작동능력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도 노동조합이라는 이익단체를 형성하며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노사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이 확대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자 결사의 자유로 인한 노동
조합이 결성되며 쌍방독점의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발전하였다. 사용자의 일방적 권력화가 쌍방적 권
력화에 의해 대체되고 사회의 계급분열이 지속되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는 이렇게 경제적 무정부성으로 인한 독과점의 출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생산하며 사회전체적인 후생이 감소하며 실업이 지속되는 문제점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대공황이 발발하고 자유방임주의는 그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
었다. 이에 케인즈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Keynes, 1926).
2. 중앙관리 경제 하의 경제질서
마르크스에 의하여 주창되고 레닌에 의하여 주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조정이 시장기구가 아닌 국가의 계획기관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여기에서 중앙관리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외에도 경제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모든 유형의 경제체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과정을 주도한 2차 대전 종전까지의 독일 경제도 중앙관리 경제체제
중 하나이다. 중앙관리 경제에서는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과정을 조종하기 때문에 시
장원리에 의한 경쟁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적소유를 인정한 1차 대전 이후 독일경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은 불가능하였다. 희소성을
원칙으로 한 가격기구에 의한 경쟁이 아닌 국가의 조정에 의하여 사적경쟁이 제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관리 경제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가격의 결정이 중앙계획기구의 관료에 의해 결정되어
비능률과 불합리성이 심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요와 생산의 총체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소유의 불인정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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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재화의 부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소비재에 대한 수요예측의 실패로 국민들은 심각한 소비
재의 부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물가동결조치 후 억압된 인플레이션 전개되며 경쟁체제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가
격기구를 무시한 물가동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화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
한 혼돈현상은 점점 더 중앙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중앙관리경제로 전환하게 만들었으며, 중앙관리 경
제의 비효율성도 점점 더 심화되었다.
3. 케인지언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20 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하였다. 경제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
한다고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케인스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 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하였다. 또한 케인스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다지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케인즈는 설명하였다
(Keynes, 1926).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케인즈는 1930 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응
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 사상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에 힘입어 2 차 대전 후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자본을 보
호 및 육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정경유착에 힘입어 독점 대기업들
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케인즈는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였다. 이
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케인즈 사상의 문제점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정경유착이 발생하며 경쟁시장이 왜곡된다는 것
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경제체제가 정경유착으로 인한 독점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경쟁하는 구조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비용관념이 부족한 정부투자의
증가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며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정부지출로 인한 물가
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스테그플레이션에도 불구
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물가가 상승하며 그 지지기반이 약화되었다.
4. 신자유주의 주도 하의 경제질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으로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그리고 재산
권을 중시하는 경제사조이다. 자유방임주의와는 달리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
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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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용어로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사상은 세계무역기구 (WTO) 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시장기능을 지향함으
로써 국가개입의 비능률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개방을 통한 세계화로 국제경쟁을 확대시켰다. 특히 신자유주의
에서는 시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기구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최적
으로 작동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시장기구가 작동하고
독점기업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적 독점을 억제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몰락해가고 다국적 기업을 보유한 선
진국과 그렇지 못한 후진국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의
기업들은 자국의 몇몇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생존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들은 해
외에서는 물론 자국에서도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배려부족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간 양극화,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감원과 국가의 고용확대 정책으로 인
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며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
폭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시장기능의 강조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
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하고 있다.
5. 기존 경제질서의 문제점과 대안
과거 및 현재의 경제질서는 이상적인 시장 및 경제질서와는 괴리가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독점기업
과 이익집단의 출현을 초래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중앙정부 주도하의 경제시스템
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가격의 결정이 중앙계획기구의 관료에 의해 결정되어 비능률과 불합리성이 야
기되었다. 케인지언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비호를 받는 독점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였고, 현재
의 시장 및 경제질서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구성원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
성원들이 만족할 수 시장 및 경제질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국
가간 형평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비정규직의 비율, 소득 분포 등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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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제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형평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평가하였다. 영업
이익률은 곧바로 임직원들의 임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격차는 한국이 가장 높아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이 가장 낮
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을 능가하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이에 중소기
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은 독일의 경제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은 유럽에서는 산업화의 후발주자였으며,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외 무역 의존
도가 매우 높으며,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등이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매우 많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에 직면
하여 독일의 경제 체제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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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국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주) 1. 독일은 각년도 샘플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독일연방은행이 2년 연속 자료를 제공한 기업만
가지고 측정. 즉 샘플 수는 2년째의 자료를 의미하여 연속성이 보장
2. 일본도 각년도 샘플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은 기업당 평균매출
액과평균총자산으로 산출
3. 이하 모든 재무지표 관련 표는 동일한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




2 차 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
는 19 세기 중반부터 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1세기에 걸친 독일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역사와 사회
적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독일의 사회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2
차 세계대전 후 경제대국을 이룬 독일의 경제사회질서와 정책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 조정을 가하는 것이다. 즉 시장경쟁체제의 유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경쟁시스템
의 부산물인 독점과 같은 권력층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러
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정경쟁 원칙과 사회적 균형 원칙이다. 공정
경쟁 원칙에 의하면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의 중요 과제이다. 사회적 균형 원칙은 구성원 간 균형되고 조화로운 삶을 의미하며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인 빈부격차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균형이 자유시장 경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균형은 왜곡된 경쟁, 시장지배력 집중, 불공정행위에 의한 사회적 불균형 심화, 실업 등
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경쟁과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경
제체제가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는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들이 많으며, 영
업이익률도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근거는 질서자유주의 (Ordoliberelism) 이다. 독일은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균형을 결합한 경제질서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라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간은 개인의 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정부의 시장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질서자유주의에 있다. 그리고 이 질서자유주의는 나치즘
과 전쟁을 통한 파괴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 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빠른 부흥에 기여하
였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고, 이를 준수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성과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에 방임하는 형태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
는 시장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실패의 발
생 가능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나 부패를 유발하지 않는 건전한
정부를 만드는 제도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의 사상은 오이켄 (Walter Eucken) 을 주축으로 하는 프라이부르크 (Freiburg)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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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창하였다.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독일의 자유방임적 경제체제가 사적 경제권력의 지나친 성장으
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경제와 정치권력이 집중된 나치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프라
이부르크 학파는 정치와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적 권력의
형성이 억제되도록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오이켄 (1952) 은 자유방임주의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자유시장경제는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제체제지만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제
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실패의 요인으로는 자원의 집중
과 집적에 따른 독과점의 형성, 빈부격차, 환경파괴, 불황과 실업 외에 공공재의 공급부족의 문제 등
이 있다고 하였다.
뢰프케 (Wilhelm Röpke) 도 자유경쟁시장을 자생식물이 아니라 재배식물에 비유하며 방치하지 말
고 가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준성, 2001). 뢰프케는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묘판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묘판은 경제주체들의 자유와 자기책
임을 의미하고 인간적이며 윤리적인 조건을 의미하며,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라고 하였다. 즉 질서자유주의는 시장과 자유사상, 그리고 민주적인 경쟁질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최종태, 2016). 여기에서 질서 (Ordnung) 란 소위 칸트가 강조한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인
간 존중과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황준성 (2001) 에 의하면 오이켄이 표명하는 질서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질서이고 이러한 경쟁질
서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분야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정신이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또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도 중시하는 의
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질서 안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초월한 강력한 권위와 일관된 정책
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이켄 (1952) 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유경쟁질서는 다수결에
의해서만, 즉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만 조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평
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의 기회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집
중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독점적인 또는 조정된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목표
이다 (Benecke, W. 2008).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의하면 공정한 소득분배가 가능하고 화폐정책이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최저의 실업률을 보장한다고 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쟁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
험으로부터 경쟁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질서자
유주의는 개인의 의지 및 성과경쟁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국가가 정하는 경쟁질서와 접목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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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황준성 (2001) 에 의하면 질서자유주의는 책임있는 인간이 중심을 이루고, 책임있는 인
간의 실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
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윤리적 정당성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질서를 유지
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윤리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은 독점과 같은 경제권력을 탄생시
키고, 이는 국가의 개입을 유발하여 결국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의 이익을 우
선시 하는 연대의식과 자기책임이 중시되는 경제질서를 시장경제에 접목시킨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외에 인본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이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물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적 자본주
의를 의미한다. 개인의 역량은 최대한 끌어내고, 사회적 형평으로 빈곤자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본적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상은 개인의 인간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간
상도 포함한다. 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도 존중 하지만, 그 이기심
이 사회적인 공동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
자유경쟁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적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3. 질서자유주의의 운영 원칙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는 경쟁질서만 구축하고 경제활동은 민간의 자유에 일임하
라는 것이 오이켄 (1952) 의 질서중시 정책이다. 즉 정부는 경쟁질서의 확립에만 전념하고 경제과정
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에 더하여 뢰프케 (Wilhelm Röpke) 는 자유
로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르주아 정신 내지 기업윤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최종태, 2016).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활동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감과 도
덕성 하의 자유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적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질서와 법질서 그리고 정치질서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질서들 사이에 불가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종태, 2016)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
치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의 시장경제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
회 영역에서도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유방임주의와는 달리 강력한 국가
를 요구한다. 즉 시장의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공정경쟁을 관철하고 시장의 압력에
지속적으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이켄 (1952) 에 의하면 경제질서는 구
성적 요소와 규제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경제
질서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구성적 요소가 해당 법질서들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틀
을 형성한다면, 규제적 원칙은 구성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질서가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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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필요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의미한다. 오이켄 (1952) 이 말한 구성적 원칙은 다음과 같
으며, 어느 한 요소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첫째, 경쟁질서정책의 목표는 시장을 제도적으로 완전경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
제의 전제조건인 올바른 기회비용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화폐가치 (특히 신용화폐의 가치) 가 안정적
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셋째, 어떠한 경쟁제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독점적 봉쇄, 카르텔, 보호
관세, 지나친 특허보호 등) . 넷째, 자유경쟁질서만이 사적 소유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사적 소유는
다시 자유로운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의 전제 조건이 된다. 다섯째,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계약의 자
유는 금지된다 (독점적 기업 또는 카르텔 관련 협약, 독점적 지위의 주체가 요구하는 약관 등). 여섯
째, 이익을 보는 자가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부담의 원칙 (지배적 주주, 지배적 CEO 및 임원의
경제적 책임 범위 확대) 이다. 일곱째, 국가가 경우에 따라 원칙을 위반하는 임시조치를 사용하면 경
제질서는 파괴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또한 오이켄 (1952) 은 규제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국가의 개입에 의한 독점의 형
성을 억제 (기업결합 억제, 카르텔 억제, 자연독점 기업의 가격도 경쟁시장의 가격 수준으로 관리 등)
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재정정책을 통해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실현 (누진세율 등) 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근로자를 보호 (근로시간 한정, 아동 및 부녀자 보호 등) 하고 시장실패와 외
부효과를 수정해야 한다. 넷째, 경기순환 국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조절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
해야 한다.
오이켄 (1952) 은 위의 규제적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 독점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으로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적 독점은 입법을 통해 경쟁
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사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적 독
점은 독점적 지위의 활용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수익이 공익을 위해 쓰여 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대의 독점 공기업은 천문학적인 적자 속에서도 높은 임금과 일자리의 안정성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둘째, 노동계를 독점기업의 감독에 동원하
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독점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준다
고 하면 노동계는 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투자가 위축될 정도로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오이켄 (1952) 은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 외에도 국가는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해
서는 안 되며, 이익집단의 권력은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4. 독일 경제질서의 기본 방향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 경제적 효율,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법
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이켄, 1952). 그리고 경제질서의 범위는 경제활동 과정의 바람직한 계
획과 조정의 형태,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 정부 재정 및 기업 제도, 시장 및 금융제도와 화폐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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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대외경제활동관련 법률을 포함한다. 경제질서의 중요한 조건들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경제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힘들게 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
제질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독일의 경쟁정책은 위와 같은 오이켄의 사상에 기초
하여 형성되었는데, 기본원칙은 가급적 완전경쟁시장을 조성하여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공공독점기업의 설립, 수입금지 등 정부의 정책적 처방은 가급적 적게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2 차 대전 직후 독일의 초대 경제부장관이었던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 는 경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에르하르
트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 및 정부의 중요 과제로
여겼다. 이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은 독과점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엄격한
독과점금지 조항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
다.
IV.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한국경제로의 적용
1. 한국 사회 및 경제의 특징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 년 1인당 국민총소
득이 67달러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1
인당 국민소득이 2 만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 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원조받던 국가
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그리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신하였다. 후진국으로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이러한 고도성장의 뒷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자라나 있다. 한국경제는 부족한 부존자원과 자본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하여 정부주도적인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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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부는 자원과 자본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하였다. 불균형 성장전략이란 보완산업들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산요소를 배분
하는 균형 성장전략과는 달리 희소한 자원을 보완성이 큰 몇몇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한국이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배경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석유나 석탄 같은 천연자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가진 자원을 철강이나 자동차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적으
로 투자하여 이 분야를 먼저 개발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수시장보
다는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취하였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취한 배경을 보면,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이 없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외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수출위주의 전략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가난하여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 한국 상품의 판매처를 외국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
수보다는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산업구조는 수출대기업 위주로 편제되었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기업에 부품
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육성되었다. 산업구조가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예속되면서 자생력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사회의 양극화도 자연스럽게 초래되었다. 양극화의 심화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이다. 2014
년 기준으로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2.5%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와 같은 임금격차는 대･중소기업간 수익률격차에서 비롯되는데,〈그림 1〉에서 보듯이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도 한국이 가장 높아 사회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의 또 다른 원인은 한국 대기업의 노동조합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활동하기보다는 직장별로 활동한다. 이에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하면, 대기업의
경영진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제품의 가격인상이 아닌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하로 대처하
였다. 결국 협력업체들에게 원부자재의 가격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올려주지 못하니 협력업체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만 잘되면 된다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국가간 경쟁의 심화와 정부의 정책이
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사조에 힘입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윤리의 확산으로 경영자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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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가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단위 : %)
2014 년 2014 년 2011 년 2010 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체코
52.5 73.9 82.1 85.3 84.3 90.0 85.4 77.5
자료: 김경아 (2015)
근로조건보다는 실적을 우선시 한다. 이에 노동비용이 높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
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
책이 가세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점점 증가시킨다. 정부가 고용의 질보다는 일자리 숫자에
연연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부추기자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은 정당화되었고, 이에 비정규직 근
로자가 증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계속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면 양극화는 점차 심화될 것
이고, 사회갈등은 지속되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지속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집단이기주의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앞장에서 설명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고려하여 보았다.
2. 한국경제와 질서자유주의
1) 경제정책의 운영 원칙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은 생산성이 높은 자유경쟁시장을 유지하지만 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국가가 작물을 재배하듯이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사
람이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국가는 가급적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하
여 시장을 완전경쟁 상태로 유지하고, 타인의 자유 밀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사적 권력을 제한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한국경제는 부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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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비정규직 근로자 변화 추이 (%)
자료: 통계청
사회갈등이 발생하면서 지속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정책 보다는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안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신자유
주의보다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
소화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저절로 유지될 수 있다는 반면, 질서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정부
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어야만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
부문화를 살펴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아직 책임감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는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함과 동시에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행
해야 한다. 질서자유주의에 의하면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경쟁질서는 스스로 형성되어질 수 없으며, 경쟁질서의 확립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이켄 (1952) 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 창의, 자기책
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를 훼손하는 개인, 집단, 정치권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 대체적이 아니라 시장 보완적이어야 한다. 이는 독점의 폐
해를 없애기 위하여 국가가 독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의 형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 공공 독점기업인 한국전력의 예를 들면, 최근 원가인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배제하고 수익성
만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에 고통을 겪는 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6
조원이 넘어서며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자에게 힘
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주체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권력을 형성하는 경우 궁극
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사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식의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
주체가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는 길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2)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접목한 경제정책 방향
위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억제하기 위
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경쟁을 파괴하는 시장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은 완전경쟁을 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 기업의 형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독
과점이라는 시장지배력은 사회적 균형과는 역행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의 형성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공정경쟁을 위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시장지배력 (기업 규모) 의 차이로 인한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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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만이 성장한다면 결국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쟁에 한하여
중소기업간 담합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의 자유와 개인의 창의를 제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
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의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방해 행위, 협력업체 개발기술의 탈취와 같은 한국사
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자유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
익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기업윤리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기안 및 집행함에 있어 자사의 이익
을 위하여 사회전체의 불이익을 유발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 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나 경영자가 종업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켜야 한다.
물론 개인에 대한 책임의 강화로 투자 및 경영의 적극성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업윤리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는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완전경
쟁과 공정경쟁만 고려하면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규모의 열세로 인해 국제경쟁
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
여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
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제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험으
로부터 경제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그리고 독일
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이 질서자유주의의 사상 하에 발전되었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질서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도출하였
다.
첫째, 한국 사회와 경제의 특성상 사상적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보다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한국경제는 부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증
가 등으로 지속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정책 보다는 사회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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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기안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질서자유주의에 사상에 따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
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질서는 스스로 형성되어질 수 없고, 경쟁질서의 확립 및 유지
는 국가 및 정부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를
훼손하는 개인, 집단, 정치권력에 대해 국가의 제제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대등
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이익도 중요
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권력을 형성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
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사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
으로 직결된다는 식의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는 길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물론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화초가 잘 자라게 하려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원칙과, 사회적 균형을 중시하는 사상적 배경이 지금 사
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이 소고를 작성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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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2014 年の資料を見れば国内滞留外国人は約 180 万名に達しており、これは 5,000 万名内外である
全体韓国人口の 3.5％に該当する希望に増加した。（出入国・外国人政策統計年報，2015）。このよう
な数値は結婚移民者及び認知・帰化者で構成された多文化家族構成員の数字も 2015 年基準 82 万名（結
婚移民者及び認知・帰化者 30.5 万名、配偶者 30.5 万名、子女 20.8 万名）が含まれており、多文化家

























































年度別結婚移住現況を見ると、〈表⚑〉に示すように、2007 年の結婚移住数は約 14 万人、⽛多文化家
族支援法⽜が制定された 2008 年には約 17 万人、2009 年には約 20 万人に増加しており、この期間中に
毎年 18％以上の高い増加率を見せた。2010 年には約 22 万人、2011 年には約 25 万人に増加しており、
この期間も毎年 10％以上の高い増加率を示した。2012 年からは 2015 年までに⚕％前後の増加率が大
幅に減少する姿を見せた。
多文化家族は昨年、2015 年基準 82 万人前後であり、具体的な内容を見てみると、結婚移民者と認
知・帰化者が 30.5 万人、配偶者 30.5 万人、そしてこれらの子供たちが 20.8 万人で、全体の多文化家
族は 82 万人に達している。今までの結婚移住民の増加傾向を勘案すれば、多文化家族の数は、当分の






































2015 147,382 92,316 65,748 305,446 3.25
2014 149,764 90,439 55,639 295,842 5.17
2013 147,591 83,929 49,775 281,295 5.08
2012 144,214 76,473 47,040 267,727 5.92
2011 141,654 69,804 41,306 252,764 14.08
2010 125,087 56,584 39,877 221,548 11.01
2009 125,673 41,417 32,308 199,398 18.53
2008 102,713 41,672 23,839 168,224 18.45



























まず、放送通信委員会は、EBS の多文化放送番組制作支援を 2009 年から現在まで進行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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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年には 20 億ウォンに大幅に拡大されており、2011 年から現在までは毎年約 24 億ウォンに拡大
サポートされている（チョン・ウィチョル，2013）。このような金額は、放送通信委員会がEBS のサ







































具体的には、2012 年 EBS の多文化プログラム支援の現状を見ると、次の通りである。〈表⚒〉で示





イム（多文化編）が制作された。2012 年と同様の予算規模で過去 2015 年にも⽛グローバル分かち合い
プロジェクト⽜などを含む⚘つのプログラムを対象に合計 230 編が制作された。このように、2011 年



















分かち合い 0700 52 520.0 6.85 百万ウォン×2編×10 週
ハングル友達 アラチャ 20 137.0 8.75 百万ウォン×1編×38 週
グローバルプロジェクト分かち合い 38 332.5 15.0 百万ウォン×1編×26 週
世界の無形文化遺産 26 390.0 7.5 百万ウォン×1編×18 週
多文化 ヒューマンドキュメンタリー
家族
18 135.0 7.5 百万ウォン×1編×18 週
EBS ドキュメンタリープライム（多
文化）
⚘ 371.3 46.4 百万ウォン×8編































5 放送通信審議委員会（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の主な業務は放送の公正性および公
共性の維持のための審議、議決など。
⚑）ラブインアジア























（日、午前 11 時～12 時）
















（木、午後 10 時 45 分～
11 時 35 分）











































希望のプロジェクト：私たちは、韓国人〉の放送時間は、木曜日の午前⚕時 10 分から 50 分の間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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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문화 공존을 위한 한국의 방송정책: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작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 대 중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한국의 방송정책과 그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공존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방송정책을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 아래 제작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내용을 비판
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다문
화 공존 및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1)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전화하고 있으며, 2)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 다문화 방송 프로그
램의 내용은 다문화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다문화 수용을 유
도하는 정책수립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두 번째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확대를 통
해 형식과 내용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다문화 방송 프로
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이 처
한 당면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키워드: 다문화가족, 다문화공생, 다문화프로그램, 방송정책, 방송통신위원회
1. 서론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80 년대 후반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이혜경, 2005). 1980 년대 한국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1980 년대 말부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1990 년대 초반부
터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혜경, 2005). 이로부터 대략 25
년여가 지난 2014 년의 자료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80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5,000
만 명 안팎인 전체 한국인구의 3.5% 에 해당되는 규모로 증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5). 이러한 수치에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숫자도 2015 년
기준 82만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30.5 만 명, 배우자 30.5 만 명, 자녀 20.8 만 명) 이 포함되
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숫자는 2020 년경에는 100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가족
부, 2016). 보통 전체 인구 중에서 다문화 배경의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3%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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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다. 초기의 정책방향은 동화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주로 한국
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인화 하는데 초점
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국민 및 자문화 중심의 동화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진정한 사회적 통합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이후의
정책은 다문화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를 도울 수 있는
보육, 의료, 교육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의 다문화주의모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구견
서, 2003). 이러한 정책전환은 2008 년〈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시행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다
문화가족지원법〉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차원으로 국내 정책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갈등 문제의 해소와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민자
에 대한 사회적응의 지원과 국민의 차별적 인식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신기원･박상규,
2015).
한편,〈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사회구성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다
문화가족지원법〉제 5 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교육영상의 송출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
도로 정부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주관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
원 및 방송 및 인터넷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성은･김태오･한은영･이
은경, 2012). 또한 한국의 지상파 공영방송사인 KBS 와 MBC에서도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방송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
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구성원의 삶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의철 (2013) 은 미디어는 문화 간 소통채
널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과 어려움을 사실 그대로 묘사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다문화 구성원을 신비한 존재나 그들의 범죄나 일탈된 행동 중심으로 묘사해 결과
적으로는 이들을 주변화 및 타자화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구성원의 의식형
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디어는 적절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다문화가족 구성
원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주민과 공생을 위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최근 방송된 다문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정부의 다문화공생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방송정책을 지상파를 중심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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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 아래 제작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민과의 공생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 가족 정책 현황
1) 다문화 가족의 정의 및 현황
일반적으로 다문화 (multiculture) 는 단일문화 (monoculture)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혈
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한 사회 안에 여러 집단들이 형성해 낸 문
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태원･김유리, 2011). 이러한 다문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가
족은 개념적으로 한국 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포함한 가정으로 정
의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법령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는데, 2008 년에 제정되어 시행
된〈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거나 국적법에 따라 인지 (認知)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
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정의된다. 또한 동법 14 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도별 결혼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표 1〉에서 보듯이, 2007 년의 결혼이주민 숫자는 약 14 만
명,〈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 년에는 약 17 만 명, 2009 년에는 약 20 만 명으로 증가했으
며 이 기간 동안 매년 1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 년에는 약 22 만 명, 2011 년에는 약
25 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역시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012 년부터는
2015 년까지는 5%안팎의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은 지난해 2015 년 기준 82 만 명 내외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30.5 만 명, 배우자 30.5 만 명,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20.8 만 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은 82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결혼이주민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다문화가족의 숫자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 년경에는 약 100 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
다 (안전행정부, 2015).
2) 한국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과 방향
다문화정책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대부분 한 사회 내에서 소수문화집단의 권리를 보
장하고 주류문화집단과 소수문화집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
입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오경석 (2007) 은 특정 소수문화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소수문화집단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라고 정의하면서 소수문화집단의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반면 원숙연과 박진경 (2009) 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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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로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
입이라고 정의하면서 집단 간 갈등해결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정책
은 소수문화집단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주류문화집단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형성과정은 크게 세 시기 (개념형성기, 정책태동기, 정책성장기) 로
나눌 수 있다 (오윤자, 2012). 먼저 첫 번째 시기인 개념형성기는 1980 년 후반부터 1990 년대 후반
까지의 기간으로서, 이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산업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국내로 갑자기 유입됨에 따
라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는 일부 이주민에 대
해 보호, 적응, 국적 등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
고, 다만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제기되었다 (김이선 외, 2011).
두 번째 시기인 정책태동기는 2000 년 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시기에는 다문화가족의 숫
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여성 결혼이주민의 유입
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숫자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가족폭력, 가
족갈등, 이혼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처해있는 인권
침해, 가족갈등, 자녀성장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6
년) 등의 정책적 대응을 비로소 시도했다 (김이선 외, 2011).
세 번째 시기는 정책성장기로 2000 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시기
와 마찬가지로 이시기 동안에도 다문화가족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두 시기와 차이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적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타이, 그리고 동아시아의 몽골 국적의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시기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공식정책에
서 채택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지원예산의 증액 등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
103











2015 147,382 92,316 65,748 305,446 3.25
2014 149,764 90,439 55,639 295,842 5.17
2013 147,591 83,929 49,775 281,295 5.08
2012 144,214 76,473 47,040 267,727 5.92
2011 141,654 69,804 41,306 252,764 14.08
2010 125,087 56,584 39,877 221,548 11.01
2009 125,673 41,417 32,308 199,398 18.53
2008 102,713 41,672 23,839 168,224 18.45
2007 87,964 38,991 15,060 142,015 -
출처: 안전행정부, 2015
책이 확대된 시기이다. 예를 들어〈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2013 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시행계획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인종･문
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과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
로 정책기조를 삼았다 (〈표 2참조〉). 이러한 기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다문화 가족 방송정책 현황
한국의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사
업을 방송 및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방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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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13-2017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인종･문화･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출처: 여성가족부, 2015
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한 공공･공익성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부
정적 고정관념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넷째 다문화 방송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계획을 마련
해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마련을 꾀하며, 다섯째 다국어자막서비스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수혜자
범위를 넓히고, 여섯째 해외미디어 교육교재 번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문화 구성원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고양시키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은･김태오･한은영･이은경,
2012). 다음에서는 다문화 가족관련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 개의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EBS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 지원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의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2009 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는데, 먼저 1)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2) 다문화가
족 구성원들의 실제 삶을 밀착 취재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극복과정을 진솔하
게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3)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일상의 삶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다룬 어
린이 드라마가 이에 해당된다 (조성은･김태오･한은영･이은경, 2012).
EBS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 지원 사업은 2009 년 6 억 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10 년에는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1 년부터는 현재까지는 매년 약 24억 원으로 더욱
확대 지원되고 있다 (정의철, 2013). 이와 같은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 지원하는 전체 지원
액수 (약 201 억 원) 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는 정부가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 년 EBS 의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서 보여 주듯이, 전체 7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총 195 편에
대해 약 24 억이 지원되었다. 지원･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유아들의 한글학습 프로
그램으로 1편 (한글친구 아라차), 한국이 아닌 다른 세계의 자연, 문화,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프로그
램으로 3편 (세계의 문화유산, 세계의 아이들,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국내 다문화가족의 삶을 조망
하는 프로그램으로 3편 (나눔 0700, 다문화휴먼다큐 가족, EBS 다큐프라임 (다문화편) 이 제작되었
다. 2012 년과 비슷한 예산규모로 지난 2015 년에도〈글로벌 나눔 프로젝트〉등을 포함 8개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총 230 편이 제작되었다. 이렇듯, 2011 년부터 매년 200 편 안팎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4억 원의 예산규모로 지원･제작되고 있다.
2) 다문화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EBS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 지원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 년부터 매년 1 회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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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력 강화 우수 프로그램과 공공･공익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기획 프로그램, 3D 콘텐츠,
TV 애니메이션, 단막극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에 그 목적이 있다. 공공･공익성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시청률 경쟁 등 이유로 자율 제작과 편성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공공공익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의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콘텐츠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조성은･김태오･한은영･이은경, 201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두 가지 지원 분야 중, 공공･공
익 프로그램의 범위에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2013 년도부터 포함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액
수를 살펴보면, 공공･공익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초 35 억 원이 지원되고 프로젝트 당 최고 7천만 원
의 제작비가 지원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도 뮤지컬･연극･영화･드라마･만화 등 문화다양성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원 사업을 통해〈방가?방
가!〉와〈완득이〉등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모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영화〈완득이〉는 결혼이민자로 온 어머니와 장애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2
세의 삶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부간 언어소통문제, 고부갈등, 일자리 문제, 육아
문제,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호평을 받았고, 500 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3) TV, 인터넷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
한편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 년부터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문화 및 인종에 대
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 년 부터는 일반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2 년에는 11 건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물 시범 모니터링을 통해 중
국동포비하게시물 등 5건을 삭제했고, 6 건을 이용해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2012 년부터는 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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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0700 52 520.0 6.85 백만원 × 2편 × 10 주
한글친구 아라차 20 137.0 8.75 백만원 × 1편 × 38 주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38 332.5 15.0 백만원 × 1편 × 26 주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26 390.0 7.5 백만원 × 1편 × 18 주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18 135.0 7.5 백만원 × 1편 × 18 주
EBS 다큐프라임 (다문화) 8 371.3 46.4 백만원 × 8편
세계의 아이들 33 501.2 15.2 백만원 × 1편 × 33 주
합계 195 2,384
출처: 조성은･김태오･한은영･이은경, 2012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 를 제작, 문화예술.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해 타 문화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콘텐츠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4. 다문화 가족 방송 프로그램 현황
현재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방송중인 다문화 프로그램으로는KBS1 TV의〈이웃집 찰스〉와EBS의
〈다문화고부열전〉이 있다. 이외에도, 지금은 종방되었지만 최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으로는 KBS1
TV의〈러브 인 아시아〉와MBC의〈다문화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프
로그램은 대부분 감동적인 휴먼다큐멘타리 형식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을 진지하게 그려내면서도,
드라마 재연과 토크쇼 형식의 예능적 요소도 가미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다음에서는 각 프
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러브 인 아시아
〈러브 인 아시아〉는 KBS1 TV에서 2005 년 11 월 5일 첫 방송되어 2015 년 2월 22 일 마지막 방
송까지 총 453 회 동안 다문화가족을 다룬 장수 교양프로그램이다.〈러브 인 아시아〉는 주로 여성인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가족 사랑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러브 인 아시아〉의 포맷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중간 중
간에 실제 체험담을 보여주거나 드라마의 형식으로 그들의 삶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실제 현장의 생생함과 오락적 요소를 가미하여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포맷의 활용으로〈러브 인 아시아〉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라는 한정된 주제에도 불
구하고 평균 16%정도로 교양프로그램으로는 매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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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1시~12 시)
2005 년 11 월~
2015 년 2월
주간 프로그램으로 기존 휴먼다큐멘터리 형식
과 토크쇼 형식을 결합해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가족 사랑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
KBS1
이웃집 찰스
(화, 오후 7시 30 분~
8시 25 분 )
2015 년 6월~
현재
주간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고충 및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그림
EBS
다문화고부열전
(목, 오후 10시 45 분~
11 시 35 분)
2013 년 10 월~
현재
주간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시아머니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를 리얼리




(목, 오전 5시 10 분~
5시 55 분)
2010 년 7월~
2014 년 11 월
주간 프로그램이며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일반
외국인들의 한국생활기를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전달
2) 이웃집 찰스
〈이웃집 찰스〉는 KBS1 TV에서 2015 년 5월에 첫 방송되어 현재까지 방송되는 주간 프로그램이
다.〈이웃집 찰스〉는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정착한 이주민 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한국의 모습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감추어진 부분을 들여 보고자 하
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이웃집 찰스〉에는 다양한 직업과 국적, 그리고 상이한 연령대의 외국인
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흥미로운 삶의 모습이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 신입사원, 레스토랑 요
리사, 배구선수, 신인가수의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의 삶이 조명된다.〈러브 인 아시아〉와 같이〈이웃
집 찰스〉도 토크쇼와 리얼리티 형식을 결합한 포맷으로 진행된다. 즉, 스튜디오에서 MC, 외국인 주
인공 및 가족, 연예인 패널, 관객들이 함께 녹화된 주인공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이다.〈이웃집 찰스〉의 시청률도 회에 따라 8%에서 11%정도로 교양프로그램으로는 다소 높은
시청률을 현재 보이고 있다.
3)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 고부열전〉은 EBS에서 2013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방송되는 주간 다문화 프로그램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다문화 고부열전〉은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다문화 고부열전〉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배경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매회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결혼 이주민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다. 이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어지는 갈등해소의 과정이 전체 스토리
를 이끌어 나간다. 이와 함께, 남편과 자녀, 친정식구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남편 역시 독립적인 주체로 그려지기
보다는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수동적이고 부수적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 (강현민,
2015).〈다문화 고부열전〉의 시청률은 1%에서 4%정도로〈러브 인 아시아〉나〈이웃집 찰스〉보다
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다문화 고부열전〉이 방송되는EBS가 제한적인 시청층을 가진 교육
방송채널이라는 점과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토크쇼나 드라마 재현 등과 같은 오락적 요소가 포
함되지 않은 순수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다문화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는MBC에서 2010 년 7월부터 2014 년 11 월까지 방송되었
던 주간 다문화 프로그램이다.〈다문화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인 출연자와 함
께 한국문화를 체험하거나, 외국인들의 한국체험기를 소개하거나 이미 한국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새터
민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코너에서 토크쇼나 드라마 재현 등의 방식을 배제하고 6 mm 카메라로
외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밀착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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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다는 전방위적인 외국인들의 한국생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다문화 희망 프로
젝트: 우리는 한국인〉의 방송시간은 목요일 오전 5시 10 분부터 50 분 동안 방송되며 따라서 시청률
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5.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보도에 대한 논의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삶을 시청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일반국민
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문화 프로그램
들이 다문화구성원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서
는KBS1 의〈러브 인 아시아〉와EBS의〈다문화고부열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다문화가
족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다문화와 관련된
뉴스보도의 특징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영식 (2011) 은 다문화 TV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들이 다
문화 가족의 삶과 애환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프로그램의 질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오창우와 이
현주 (2011) 는KBS1 TV의〈러브 인 아시아〉에서 그려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에 대해 결혼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미디어가 재현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형태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짧은 결혼이주여성들은〈러브 인
아시아〉에 흥미를 느끼며 즐겨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이주여성들은〈러브 인
아시아〉가 다문화 가족의 삶을 지나치게 극화하는 경향이 있어 시청을 꺼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러브 인 아시아〉가 오락적 요소의 가미를 통해 흥미위주의 방송으로 진행되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오창우와 이현주 (2011) 는〈러브 인 아시아〉에 등장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시부모에게
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그리고 자식에게는 무능한 엄마로 그려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러브 인 아시아〉에서는 주로 가부장적 문화
를 지니고 있는 시부모나 동네어른들의 시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이러
한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는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자괴감과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식 교
육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 한국어 구사능력과 부족한 교과지식 때문에 별 도움을 주
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빈번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러브 인 아시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본래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결혼이주
여성은 ‘착한 며느리’ 나 ‘순종적인 아내’, ‘무능한 엄마’ 로 재현되고, 이러한 한정된 이미지로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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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김수정, 2008).
이경숙 (2006) 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된다, 이경숙 (2006) 은〈러브 인 아시아〉
의 형식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러브 인 아시아〉는 토크쇼 방식과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혼합한 혼종적 형식을 통해 멜로드라마적 이야기 구조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러브 인 아시아〉는 휴먼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결
혼이주여성의 삶을 감동적으로 다루면서도, 토크쇼 형식을 통해 예능적 재미를 더하고 있지만, 자칫
결혼이주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경
숙, 2006).
EBS TV의〈다문화고부열전〉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강현민 (2015) 는〈다문화고부
열전〉의 담화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구족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고부갈등으로 사소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문화고부열전〉에서는 결
혼이주여성과 시어머니 간의 갈등, 애증, 사랑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요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강
현민 (2015) 은 비록 프로그램 내에서 이 두 여성주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담화 속에서는 그들의 주체성이 들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이라는 본래의 기획의도를 어느 정도
는 소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의 삶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재
현하다보니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깃거
리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삶을 지나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 자칫 수용자들에게 ‘온정’ 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와 관련된 뉴스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먼저, 이재
승과 박경숙 (2013) 은 지역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인 KBS 제주, 제주MBC, JIBS (제주 국제 자유도
시 방송) 과 케이블 방송인 KCTV 제주방송의 다문화 관련 뉴스에 사용된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뉴스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은 다문화 관련 정황과 에피소드 중심의 단순 사건･사고를
다룬 일화 프레임 프레임이 약 77%정도이었으며, 반면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심층
적으로 다룬 주제 프레임은 2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기존에 다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로만 해
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승과 박경숙 (2013) 은 뉴스의 내용적 특성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구
성원들이 삶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나 미담 등을 다룬 ‘인간적 흥미’ 의 뉴스보도가 33.8% 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정책제도’, ‘교육’, ‘경향’, ‘인도주의’, ‘위협’ 의 뉴스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문화를 다룬 지역뉴스의 유인가를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71.5%) 가
부정적인 뉴스 (17.3%)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방송 뉴스가 이주민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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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의 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방송정책을 지상
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 아래 제작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바
람직한 다문화 공존 방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과거의 동화주의 모
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방향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그
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맞추어져 있다. 둘
째,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EBS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다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등
이 해당된다. 셋째,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공익성 제고의 차원에서
다문화 방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형식에서는 감동위주의 단순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벗어나 드라마 재현과 토크쇼 등의 예능적 요소를 추가해 시청률을 제고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의 삶을 시청자에게 보여줌으로
서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다문화 공존 정책 및 방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바람직하게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다문화주의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완성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및
수용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두 번째로 일반 사회 구성원과 마찬
가지로 다문화 구성원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
활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
서를 통합하고 지원체제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상파 공영방송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주로 휴먼다큐멘터리 위주의 단편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물에서는 매회 비슷한 등장인물과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양정혜와 노수진 (2012) 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
회적 이슈가 특정한 장르에서만 반복된다면 장르의 서사구조에 의해 특정한 고정관념이 고착될 가능
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이 지금의 휴먼다큐멘터리 형식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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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오락･예능,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장르 다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휴
먼다큐멘터리에 비해 드라마와 오락･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
통신위원회의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다문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송환경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대신에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문화 구성원의 삶을 일반
구성원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구성원
들이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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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셜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과제
삿포로학원대학 경영학부교수 가와니시 구니히토
머리말
저는 삿포로학원대학의 교원을 맡으면서 2001 년부터 홋카이도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연구
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업, 2008 년부터는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의 소셜 비즈니스 진흥 사업,
2010 년부터는 삿포로시청의 소셜 비즈니스 진흥 사업에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NPO에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NPO 법인 홋카이도 NPO 뱅크에 창업 당시부터 관여하여 현재는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소셜 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연구하면서 또한 홋카이도 내의 소셜 비즈니스 / 커뮤
니티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 느낀 소셜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과제,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 창출에 대
한 삿포로학원대학의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1 일본과 홋카이도의 소셜 비즈니스 진흥의 현황
사회적 과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 비즈니스’ 는 2006 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집필한 ‘A creating world without poverty: Social business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에 의해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 년, 경제산업성이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를 설치하여 소셜 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진흥책을 검토하였습
니다. 경제산업성의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는 소셜 비즈니스를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시장이라 여기
고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 정의하고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의 3 가지 요건’ 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고용 창출’ 을 실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는 2008 년에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진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 9 개 지역에 소셜 비즈니스
협의회를 설치한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소셜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이전 및 지원하는 사업이
었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의 지원을 받아 홋카이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소셜 비즈니스 협
의회를 2009 년에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되는 소셜 비즈니스 추진위원회에 출석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9 개 지역의 소셜 비즈니스를 진흥하는 협의회가 네트워크화되어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춘 소셜 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진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의 소
셜 비즈니스 진흥 시책을 지지하는 사업인 ‘지역사회 고용 창출 사업’ 이 내각부에 의해 2010 년에 시
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고용 정세가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하고, 더불어 사회적
과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소셜 비즈니스 창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각부가 민간의
소셜 비즈니스 지원 기관과 지원 컨소시엄에 사업을 위탁하였고, 이러한 각 기관이 소셜 비즈니스 사
업을 창업하는 시민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 홋카이도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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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개의 새로운 소셜 비즈니스 사업이 창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에 호응하여 도도부현, 시정촌에서도 소셜 비즈니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진
흥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였습니다. 190 만명의 인구를 가진 삿포로시도 예외 없이, 그
때까지 추진해 온 NPO와 시민 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에다 삿포로시장 (당시) 의 선거 공약을 실
현하기 위해 삿포로시 경제국 (현재의 경제관광국) 이 보다 산업진흥의 색이 강한 소셜 비즈니스 지
원 사업을 2011 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삿포로시 경제국의 소셜 비즈니스 지원 시책 수
립에 관한 어드바이저를 맡아 해당 회의에서 가와사키시와 센슈 대학이 소셜 비즈니스 지원을 협동하
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여 삿포로에서도 이러한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지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
과, 삿포로시 경제국과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가 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창업 및 경영하는 인재를 양
성하는 강좌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 을 공동으로 개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이론
소셜 비즈니스로 창업하는 것을 ‘사회적기업 창업’,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을 ‘사회적기업가’
라고 부릅니다. 그 사회적기업 창업을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흥 전략과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삿포로시 경제국이 2011 년부터 시작한 소셜 비즈니스 진흥 시책 중에서 사회적기업 창
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창업을 양성하는 지원조직 정비, 사회적
기업 창업의 지원사업 등 3가지 큰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시책의 기반이 된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
출 이론을 저의 과거 연구를 통해 도표 1과 같이 가설로 제시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창업의 증가’ 라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 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조직과 사람이 원만하게 협동하면서 아이디어 등을 구상하는 장소입니
다. 그리고 이곳에서 창조된 각종 기능을 이용하
고 싶은 사람과 조직이 쉽게 참가하고 쉽게 탈퇴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
는 여러 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 및 협
동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
합니다. 이 플랫폼은 ‘사회적기업가 양성 장소’,
‘플랫폼을 기능시키는 구조’ 의 2 가지 요소를 가
집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이 유효하
게 활동하면, 사회적기업 창업이 증가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도쿄 이과
대학 교수 이타미 히로유키 씨가 조직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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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구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창한 ‘장의 이론’ 에 근거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이 가진 첫 번째 요소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사회
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장소로서, 교육기관에 항상적인 조직 공간과 이벤트 및 단발적인 세미나와 같은
일시적인 모임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소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싶은 사회적기업가 후보
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후보가 모여 함께 배움으로써 발생하
는 창발 효과로 인해 이 장소는 사회적기업 창업과 소셜 비즈니스 경영의 지식을 제공, 창출 및 축적
하는 ‘인큐베이터 (부화기)’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지원 및 협동하는 ‘네트워크’ 가 되기도 합니다. 사
회적기업 창업을 창출 및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가 후보를 집결하는 입구, 양성하는
인큐베이션, 협동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가진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이 가진 두 번째 요소는 플랫폼을 기능시키는 구조입니다. 사회적기
업가의 양성 장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서 연계, 협동,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이 없으면 사회적기업 창업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플랫폼을 기능시키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장소 간의
연계와 협동을 재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후보
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재촉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구축함으
로써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
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의 출구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의해 탄생한 소셜 비즈니스 기업가가
성장 및 안정화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의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의 범위에서 실시해 갑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은 사회적기업가
의 발굴에서 양성, 사회적기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이 연계, 협동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해 갑
니다.
3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시책과 삿포로학원대학의 역할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을 위한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과 사업 설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삿포로학원대학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
저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의 입구가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가의 양성 장소입니다. 사회적기업
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의 이야기를 듣고 소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카페’ 라는 이벤트를 제가 기획하여 수 차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교편을 잡고 있는 삿
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의 ‘경영전략론 연습’ 과 ’기업가론 연습’ 을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 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와 강
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플랫폼의 두 번째 요소인 플랫폼을 기능시키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단, 대학원 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밀착형으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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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삿포로시 경제국의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일반재단법
인 삿포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삿포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삿포로시 산업진흥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법인 삿포로 청소년여성활동협회가 운영하는 삿포로시 남녀공동참
여센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강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가를 양성
및 지원하는 장소는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 삿포로시 산업진흥센터, 삿
포로시 남녀공동참여센터가 확보하며 이 세 조직을 삿포로시 경제국이 중심이 되어 통제 및 조정합니
다. 또한 제가 각 조직에 관여함으로써 인적 교류와 노하우의 공유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양성 장소를 확보하여 그 곳에서 교육이라는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장소를 더욱 효
과적으로 기능시킬 수 있도록 삿포로시 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를 파견하는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사업능력 강화지원사업’ 과 소셜 비즈니스 사업자가 그 사업을 홍
보하는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상품전시회’ 의 개최 및 해당 행사에 대한 출품 지원입니다. 삿포로 소
셜 비즈니스 사업능력 강화지원사업은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여 사
회적기업 창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상품전
시회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직후의 소셜 비즈니스 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창업했지만 경영이
안정되지 않은 소셜 비즈니스 사업자의 고객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4 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 ‘창업
지원사업계획’ 인정 시정촌이라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최장 5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
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장소를 확보하고 구조를 구축
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삿포로시는 종래부터 추진해 왔던 기업 지원 범위에 사
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을 통합하여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아 2015 년도부
터 그 계획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을 포함한 폭넓은 창업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의 내용과 성과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의 경영전략론 연습과 기업가론 연습을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바꾸어 사회적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삿포로시민과 소셜 비즈니
스에 관심을 가진 삿포로시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은 삿포로시 경제국
과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의 공동 개최로 2012 년 4월부터 개강하였습니
다. 이 프로그램은 1회 3시간의 강의를 주 1회, 15 주에 걸쳐 실시하며, 수강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가 후보뿐 아니라 소셜 비즈니스 사업자, 신규사업을 고려 중인 기업 경영자,
소셜 비즈니스 지원자, 소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진 시민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 중에서 소셜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 창업의 계몽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중급 레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카페는 소셜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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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계몽을 주 목적으로 한 초급 레벨, 삿포로시 산업진흥센터의 ‘삿포로 기업 도장’ 은 기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 만들기를 주목적으로 한 상급 레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할을 분리하여 사회
적기업가 후보가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스텝업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의 프로그램 내용은 소셜 비즈니스의 개념,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방법 고
안, 소셜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마케팅, 재무 관리, 조직 운영, 삿포로시의 사회적 과제의
현황 등의 내용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강사는 저 이외에 소셜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 경
영자와 행정 직원이 맡습니다. 실습을 통하여 수강자는 상호간에 사회적기업 창업의 아이디어를 설명
하고 조언을 주고받아 지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아이디어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배우고 싶은 수강자
는 삿포로시 산업진흥센터의 삿포로 기업 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싶은 수강자는 삿포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밀착형 지원과 삿포로시 경제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은 2012 년부터 개강되어 올해로 5 년째를 맞이합니다. 삿포로 소셜 비
즈니스 스쿨의 매년 수강자 수와 창업 건수의 추이는 도표 2 와 같이 총 수강자 수는 79 명, 그 중 사
회적기업을 창업한 총 건수는 7건에 달합니다. 사회적기업가 7명 중 남성은 2명, 여성은 5명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건수의 목표는 매년 3명이므로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삿포로학원대학 대학원 지역사회매니지먼트연구과가 삿포로시 경제국에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는
삿포로소셜 비즈니스 카페는 2012 년도 (4 월~3월) 에 5회, 2013 년도에 6회, 2014 년도와 2015 년
도에 5회, 2016 년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각 회마다 다른 사회적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볍
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별 참가인수가 5명에서 20 명까지로 큰 격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과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카페를 개강한지 5 년이 경과하였는데, 각각
수강자와 참가자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경제산업성에 의한 소셜 비
즈니스 진흥 정책이 종료하여 소셜 비즈니스에 특화한 정보 발신과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어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감소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러
나 실제로 사회적 과제는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인
구 감소와 고령화, 빈부 격차 등 보다 다양하고 해결
이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증가하여 소셜 비즈니스
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에서
삿포로학원대학이 관련되어 있는 각 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삿포로학원대학 사회연계
센터 내에서 실시하였던 삿포로소셜 비즈니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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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의 수강자 수
와 창업 건수
에 변화를 주어 2015 년도부터 소셜 비즈니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현장에서 사회적기업가의
이야기를 듣는 개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객 효과가 없어 2016 년도의 삿포
로 소셜 비즈니스 카페는 개최 수를 2회로 축소하였는데, 이번에는 참가인 수가 정원을 초과했을 정
도로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2015 년에 소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중간 지원 조직이 집결하
여 ‘홋카이도 소셜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를 발족했기 때문에 삿포로시 경제국은 그 네트워크와 연
계하여 새롭게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세미나’ 라는 이벤트를 2016 년에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소셜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홋카이도 NPO뱅크의 이사장이며, 이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에 강사를 파견해 주
는 관계입니다.
맺음말
이번 보고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창출하는 방법론에 관해 설명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창업과 소
셜 비즈니스가 가진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의 가설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증가시켜 소셜 비즈니스 진흥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에
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사회적기업 창업 건수 목표를 달성하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후보가 경영 자원 조달 및 매출 확보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또한 삿포
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 수강자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7건 중, 나중에 매출 저조로 사업에 실패
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이러한 2건의 실패는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플랫폼이 사회적기업을 창업
시켰으나 그 후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구에서 나간 후에도 지원한다는
두 번째 과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업 개
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가의 능력과 의욕에 의존하는 부분도 크고, 더욱이 플랫폼에 참가하
는 각 조직의 리스크 부담의 제약도 있어 발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파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5명의 사회적기업가는 자금 융통 등으
로 어려워하면서도 경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또한 플랫폼에 참가한 각 조직의 지원을 받아가며 경영을 실시하여 고객과 기업
등의 신뢰를 얻어 비록 느린 발걸음이지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수많은 과제를 안
고 있기 때문에 이 5명과 같은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습니다. 그 요구를 파악하여 사
회적기업가의 사업으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구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을 수강한 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성공한 사회적기업가 또는 실패한
사회적기업가가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후진을 지도하는 사회적기업가 인재 순환 시스템
도 향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삿포로 소셜 비즈니스 스쿨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삿포로에 사회
적기업가를 창출하는데 공헌하는 장소와 구조를 제공하며 그곳에서 얻어진 식견을 통해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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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창출 이론 연구를 보다 깊게 다져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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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사회적기업 창업의 창출 구조
㐤会起業家 사회적기업가
プラットフォームを機能させる仕組み 플랫폼을 기능시키는 구조
㐤会起業家育成の場 사회적기업가 양성 장소
㐤会起業家候補 사회적기업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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